
181

A study for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The Minsaengdan Incident in Gando region 

The purpose of in this article, focus on The Minsaengdan Incident, China 

and Japan deal with political speaking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Korean in 

Gando. And that kind of experience have an what effect on the society of 

Korean in Gando.

To achieve the goals, first, I researched about the border line and dominium 

that surround Gando. Second, I spoken that The Minsaengdan Incident was 

caused by a ethnic conflict. I explained character of that incident in this aticle 

by conceptualize "Two nationalism". Therefore, I tried to observe It should 

have affected how in identity formation of the Korean in Gando. 

Consequently, I understand The Minsaengdan Incident was a event that it 

shown how fail to reveal the identity and political interests of oneself. The 

Minsaengdan Incident was meaningful event to teach how lived as the Chinese 

citizen to Korean in G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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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우리가 대개 민생단 사건이라고 일컫는 것은 1931년 조선인 자치권을 요구하

던 민생단이 해산된 이후 약 5년 동안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

던 약 500여명의 조선인 항일혁명가들이 일제의 밀정으로 간주되어 숙청당했던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민생단 사건은 간도의 조선인사회에서 엄청난 충격을 불

러일으켰다. 단기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3년간 단지 조선인이고, 주구 밀정이

라는 이유로 꾸준히 몰살당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나누어 학살이 진행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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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중국공산당이 국제주의를 주창하면서도 결국은 중국혁명을 위해 조선인 공산

주의자들을 희생시켰다는 점, 적에 의한 학살이 아니라 조선인들 사이의 수많은 

파쟁과 분파, 노선투쟁에 의한 내부고발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고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민생단 사건이 갖는 위와 같은 특성들은 민생단 사건을 단순히 특이한 형태의 

내부 숙청, 즉 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과의 갈등, 조선인 공산당 내부의 갈등으

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대한족주의나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차별은 전 만주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오직 간도에서만 일어났다. 본 논문은 민생단 사건이 왜 

간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간도 조선인의 정치적 발언 혹은 조직의 결성

과 해체는 중국과 일본에게 어떻게 다뤄졌고,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훗날 조선

족1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건의 배경인 간도 자체에 대한 관심, 즉 간도를 둘러싼 국

경선과 영유권2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근대적 국경의 이해, 즉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질서와 근대 이후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왜 그러한 사건이 간도를 배경으로 일어났는지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

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기존 간도 연구가 간도협약의 무효 vs 유효의 구도

로 진행되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슈미트Carl Schmitt의 대지의 공간질서적 관점

을 대입하여 간도의 권원 자체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고자 한다. 슈미트의 대지

의 노모스는 아직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저작이지만, 슈미트의 논지를 따라 

간도협약과 민생단 사건을 바라본다면, 간도를 노모스Nomos 즉 공간질서가 결

여된 장소로 간주할 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생단 사건이 중국인의 조선인에 대한 인종청소 혹은 박해로 읽히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민족갈등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해보고자 한

1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공식문서에 등장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인 1950년대 초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전에는 조선인, 고려인, 조선인, 조선민족 등으로 불렸다(문옥표, 2006: 85). 중국에

서 사용되는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조선민족'의 약칭이 아니다. 이것

은 중국국적을 소유한 조선민족집단에 대한 전문호칭으로서, 국적과 민족출신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다. 중국조선족은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한 민족집단인데 하나는 중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에서 

온 이민자와 그의 후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은 조신민족 출신자이다(황유

복, 2002: 198). 
2 “영토분쟁은 국경분쟁과 영유권 분쟁으로 구분된다. 국경분쟁은 국경 national boundary의 정확

한 위치를 둘러 싼 분쟁을 의미하는 반면, 영유권 (dominium: 일정한 영토에 대한 국가의 관할

권) 분쟁은 특정영토에 대한 권원의 정당성을 둘러 싼 분쟁을 지칭한다. 이 둘의 구분은 대부분 

어렵다(진시원, 2008;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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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백하게, 그것은 ‘민생단은 한국인이지 중국인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사건이기 때문이다(김찬정, 1992: 145). 이는 1921년부터 중국공산당이 민족문

제에 관해 견지한 3가지 기본 원칙과 매우 상반된다.3 표면적으로는 변경 각 민

족의 자주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숙청 당시

에는 빨치산 부대 내에서 조선 독립, 조선 혁명을 입 밖으로만 내어도 민생단 혐

의를 받을 분위기였다(김찬정, 1992: 152). 중국공산당 내에서 친일 스파이 행위

와 조선 혁명에의 열망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일파의 자

치 획득 요구와 중국공산당 내 조선인 소비에트 건립은 그 내용은 서로 다르지

만 일본이나 중국에게는 똑같이 제 지배력을 이탈하려는 정치적 목소리로 여겨

졌다.4 그렇다면 무엇이 소수민족의 정치적 목소리이며 이러한 정치적 요구는 어

떻게 억압당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틸리Charles Tilly의 국민국

가의 형성과 그 계보를 참고하여 ‘두 개의 민족주의Two nationalism’라는 개념

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생단 사건이 1930년대 간도에서 조선인이 국제 질

서 재편과정 안에서 제 정체성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중국공산당은 1921년 성립된 초기부터 민족문제를 중시하여 민족 평등, 자치, 자결을 통하여 중

국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이후 계속해서 민족(특히 소수 민족)을 객관적으로 존재하

는 실체로 간주하고 일정한 역사,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 및 심리적 천성에서 공동성을 가지

는 안정된 인간공동체로 인정하는 민족이론을 주창했다. 여기에 민족공동번영을 덧붙이면 중국공

산당이 민족문제에 관해 견지한 3가지 기본 원칙이 된다(김병호, 1999 : 153-154).
4 희소하지만 이러한 공통성이 있므로, 본 논문에서는 민생단 사건과 반민투를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고, 민생단 사건으로 총칭하여 부르되 시기에 따라 맥락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1930년대 간도의 용정에서 조직된 ‘민생단’이라는 조선인의 사회단체와 이른바 반 ‘민생단사건’은 

서로 연결되면서도 또한 서로 다른 개념이다. 1932년 2월 25일에 성립된 민생단은 ‘간도조선인

자치’를 표방하는 친일반공단체로서 일제가 신국가-‘만주국’을 세우는 것과 대립되었기 때문에 그

해 7월 16일에 해체를 선포했다. 그러나 중공동만특위는 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생단 분

자’가 혁명대오 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많은 항일 투사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단했다. 이 

두 사건을 모두 합쳐 민생단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성격에 따라 민생단, 반민생단 사건으

로 나누기도 한다(최봉룡, 2002: 315-316). 신주백같은 경우, 1932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

던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제1차 반민생단투쟁이라 부르며, 1932년 10월부터 1936년 3월까지 있

었던 공산당내 사건들을 제2차 반민생단투쟁이라고 부르고 있다(신주백, 199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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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도와 대지의 노모스

1) 간도협약, 근대적 국경선의 확립

간도에 관련한 영토 문제는 아주 오랜 기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

래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산물이다. 배성준에 따르면, “전근대적 영토 관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지 땅이 아니었다. 즉 사람이 거주하고 거주민에 대한 정치

적·문화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자신의 ‘강역’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

람이 살지 못하는 작은 섬은 물론이고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은 강역의 

변두리, 즉 ‘변강’으로 존재하였고 국가 사이에 변강은 영역이 애매하고 변동가능

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강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민족 국가의 형성과 더

불어 ‘국경선’으로 변화하였다(배성준, 2006: 216).” 바로 간도의 경우가 변강이 

국경선으로 변화된 사례일 것이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서양의 경우와 달랐는데, 천자국인 중국과 

여러개의 번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번국은 조공을 바치며 예속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주국이라는,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기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국제질서는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 불명확하기 그지없는 것이

었다. 청과 조선, 일본이 근대적인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의적이고 모

호하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국경선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호 

개방을 요구했던 열강들은 하나같이 명확한 국경이 명시된 명문화된 조약을 요

구했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랫동안 무주지 혹은 중립지대였던 간도는 근대적 국제질서를 막 배

운 청, 일본, 대한제국의 실험대였으며 간도협약은 그 결과물 중 하나였다. 

“간도는 중국 동북 3성의 하나인 길림성(吉林省)의 동남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현재 길림성에 속하는 연변조선인자치주(延邊朝鮮人自治州)에 해당되는 지역. 간도라는 

지명은 청나라가 이 지역을 만주족 흥기의 성역(聖域)으로 삼고 주변 민족의 입주를 금

하는 봉금정책(封禁政策)을 쓰게 된 후, 이 지역이 청국과 조선 사이에 놓여진 무주 공

간의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나, 조선 말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두

만강 넘어 이 땅에 들어가 새로 개간한 땅이라 하여 간도(墾島)라고도 적고 있다(이일

걸, 1996).”

이러한 간도는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을 계기로 봉금지대로 설정

되었다. 비무장중립지대였다. 1712년 중국에서 목극등 등을 파견하여 백두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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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비를 세웠다. 이것이 중국과 대한제국 간의 최초의 국경조약이었다. 이 백두산

정계비에 의하면 압록강-정계비-토퇴, 석퇴-토문강이 조선과 중국의 국경이며, 

그 이남은 전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이다(이성환, 2004: 13).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토문강이 어디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송화강 지류를 가리킨다고 주장

했으며 중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했다. 

1869년 서간도에 강계군수가 서간도를 귀속시켰고 1897년 관리들을 파견시켰

다. 이미 조선인들이 땅을 개간하여 살고 있었기에 실효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미 조선이 간도를 선점한 셈이었다. 1890년대 2만이던 수가 1900년 전후로 10

만 이상으로 늘어났고, 간도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간도거주 조선인들이 청국 

관리로부터 조선인들이 받는 강박을 상세히 전하면서 간도의 역사적 연고권을 

강조했으며 이에 언론과 지식인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도 

1900년도에 들어 간도를 월간에서 이민, 식민,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면서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여 치안유지를 담당하

게 하는 등 적극적인 간도정책을 폈다(은정태, 2007).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 대한제국은 일본 통감부의 지배를 받게 되

었고, 간도문제도 통감부로 외교주체가 옮겨가게 되었다. 통감부는 영유권에는 

한국의 권원이 확실치 않다고 보았으나,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간도

에 통감부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모순

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간도영유권에 대해 적극적이던 언론과 지식인들은 

간도진출을 한국침략과 동일하게 여겨 일본이 간도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하였고 

대한제국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이성환, 2007). 그 후 1909년,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

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지방의 영유

권을 청에 넘겼다. 이렇게 간도는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 

2) 대지의 노모스와 국제법의 변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경선과 영토의 문제가 바로 서구 열강의 침입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개입으로부터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 이 제국주의 세력

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제적 정세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간도협

약의 합법·불법성을 따져보기 앞서 육지취득의 국제법적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칼 슈미트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슈미트는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믿는 편에 속하는 법학자이다. 진정 법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그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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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의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인가, 그렇지 않다면, 법학자와 법률가가 

없던 시절부터 가장 처음 만들어졌고 지켜졌으며 그 영토안에 살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법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슈미트는 

그 답으로서, 모든 법의 모체를 대지大地로 보고 있다고 한다. 육지가 법의 공간

적 기초이며 기본적인 장소확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이 질서라

고 할 때, 질서는 그 질서가 구현되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 질서는 곧 그 장소에

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장소를 구획짓고 그 질서를 만들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

람들에 대한 질서라는 것이다. 슈미트는 육지 취득은 모든 법과 질서에 논리적으

로도 역사적으로도 선행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육지취득은 주어

진 것이라거나 정해진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사건일 수밖

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규범주의나 법실증주의에 반대하는 면모가 엿보인

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언제부터 등장하였는가? 슈미트는 국제법의 기초가 지리상

의 발견과 더불어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지리상의 발견 이전에도 국제법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는 했지만 공간질서의 기초가 결여되어 있거나 신화적인 대지

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또 중세에도 국제법의 면모를 가진 조약과 법률이 있었

으나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였지 현실 법률적인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그렇다

면 슈미트가 말하는 공간질서에 기인한 법이란 무엇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는 슈미트가 강조하고 있는 노모스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노모스는 슈미트가 강조하고 있는 질서와 장소확정의 통일로서의 법을 나타내

는 개념이다. “모든 규준이 기초가 되는 최초의 측량, 최초의 공간분할과 분배로

서의 최초의 육지취득, 원초적 분할과 원초적 분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슈미트, 

1995:47)”이다. “근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노모스는 바로 법률에 의해 매개되

지 않은 법의 힘이 지니는 완전한 합법성, 단순한 법률의 합법성을 처음으로 의

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정통성의 행위(슈미트, 1995:56~57)”인 것이다. 그렇다

고 “모든 육지의 탈취가 노모스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토지와 관련된 하나의 장

소확정과 질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권위의 창설”이 바로 슈미트가 강

조하는 노모스인 것이다(슈미트, 1995:65). 그리하여 “많은 정복, 항복, 점령, 병

합, 양도와 승계는 기존의 국제법적 공간질서와 접합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공간

을 분열시키고, 그것들이 일시적인 폭력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하나의 새로운 국제법적 공간질서를 창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슈미트, 

1995:68)”는 것이다. 즉 대지의 장소확정은 국제법의 창설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육지취득자들 사이에 여전히 정신적 공통성의 잔재가 존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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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 ‘발견’이라는 개념은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유럽이 아닌 곳을 발견하면서부터, 유럽과 유럽이 아닌 곳 이라는 분리

가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신세계의 육지취득이다. 새로운 지리적 관념이 등장하

면서 라야, 우호선, 서반구라는 경계선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서반구라는 경계

선은 유럽 중심적인 국제법의 전통적 공간질서를 근본적으로 문제삼고 그러한 

공간질서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최재훈, 1995:409).” 발견과 선점이라

는 법적 권원을 유럽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중세와는 다른 국제법이 등장하며 

유럽에서 주권국가가 등장함으로써 국제법은 비로소 유럽 공법으로서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상호간에 평등했던 전쟁은 국가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전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모든 적은 정당한 적이 되며 전쟁은 동등하게 주권적

인 인격인 국가상호간의 관계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때 전쟁법의 규칙도 생겨나

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계의 강대국, 유럽의 주권국가들이 탄생하게 

된다. 슈미트는 벨기에의 성립과정에서 본 것처럼, 타 국가의 정부를 승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강대국의 기준으로 생각한다.5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유럽 공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시에 아프리카에서의 식

민지 취득을 둘러싸고 제기된 법적 문제점들에 의해 유럽 국제법 자체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신세계의 발견과 함께 유럽도 이전에는 몰랐던 세

계들, 광역이 등장한 것이다. 유럽 공법이 곧바로 국제법이 될 수 있었던 시대에

서 이제 유럽 공법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유럽 국제법이 가

지고 있었던 장점중의 하나인 전쟁의 제한이 풀리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유럽 공법 이후 등장한 국제연맹에 대해 슈미트는 매우 비판적이다. 국제연맹

은 유럽 국제법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공간 질서를 창설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간질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변경의 방법에 대한 내부적 결단

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의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예컨대 

1919년의 베르사이유 조약에서는 전쟁 자체를 범죄시하지는 않지만, 1924년의 

제네바의정서에는 전쟁 자체를 범죄화하는 단서가 들어있으며, “그에 의해 전쟁

의 의미가 변화하고 침략이나 공격 행위가 전쟁 범죄가 된다고 하는 전쟁 범죄

의 의미변화 역시 초래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최재훈, 1995: 417).” 

5 최재훈에 따르면 “이는 국제법상의 민주적 요청과 관련하여 특히 주권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

제가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최재훈, 1995: 413~414).” 하지만 UN 또한 슈미트의 이러한 비

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UN은 권리로서의 민족 자결권과 그러한 자결권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소수민족 혹은 소수 집단이 겪는 문제에 개입하지도 않을뿐더러 개입할수도 없었다. 선택성

Selectivity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김학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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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제법상의 승인의 의미도 변화했다. 유럽 공법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나 정부를 승인한다는 것은 완전한 평등성과 호혜성에 의한 승인을 일컬었

다. 특히 전쟁에 관련해서는 정당한 적으로서의 승인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핵

심은 승인의 대상이 된 국가나 정부가 기존의 공간질서에 파괴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 국제법이 해체되고 난 이후, 유

럽 국제법에 존재하였던 구체적 공간질서가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불안정한 국

제법 질서에 있어서는 승인이 기존의 공간질서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

미를 상실하며, 세계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즉 공간적인 제약 없이 이루어

지는 모든 사태, 사건, 전쟁, 영역 변경에 대한 동의행위로 변질되는 것이다(최재

훈, 1995: 418).” 이는 미국에 대한 비판인데, 즉, 유럽 국제법과는 달리 이제 

비공간적, 보편주의적 국제법에서는 기존의 공간질서와는 상관없이 승인이 이루

어지며, 그렇기에 새로운 대지의 질서 수립과 장소확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미

국은 제 국가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은 간섭으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승인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 정부와의 전쟁은 전쟁이

지만, ##국가의 반군과의 전쟁은 사실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이해되

지 않으며 정당한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전쟁이 아니면 그것은 무

엇으로 인식되는가? 바로 형벌과 처벌로서의 내전의 극복이다. 승인받은 국가가 

체결한 조약은 법률적으로는 옳은 것이지만, 식민의 대상들에게 그 조약은 공간

질서의 창설이 아닌 ‘합법’적인 억압에 불과한 것이다. 슈미트는 미국의 경우를 

비판하면서 대지의 노모스의 설명을 끝마치고 있지만, 미국이 유럽 국제법의 

구조를 변화시켰고, 1890년 이래 일본을 선두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유

럽 국제법의 공동체를 비공간적, 보편주의적 국제법으로 확장시켰다고 언급하고 

있다(슈미트,1995; 358-359). 

3) 노모스가 결여된 영토분할

그렇다면 간도의 권원은 어디에 있는가? 근대적인 국경선과 조약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키고 살던 법과 납득하고 있던 국경이 가지는 권

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이것이 슈미트가 말한 노모스의 권원이 아

닌가 한다. 그 공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인지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고 있느냐가 바로 노모스, 육지취득이 생성하는 공간질서일 것이다. 조선인의 

피눈물나는 삶의 터전이었던 간도는 애초에 우리나라와 역사적 연고가 깊고 “청

나라와 조선이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봉금지역이 된 무주지로서 양국이 공동관

리하는 지역이었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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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 획

득의 의미가 있다(이일걸, 1996)”고 한다. 또 백두산 정계비 건립 이후에도 간도

는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행정 권력을 행사하였다. 치안과 경비가 존재했고 중국

의 유민 침투를 저지하기도 했다. 1902년 두만강을 건너 이범윤을 관도관리사로 

파견한 후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일본에 의해 간도가 청의 영토로 인정되기까지 

간도는 대한제국의 실효적인 지배 아래 있었다. 

중국도 약 100여년 동안 간도를 다스렸지만,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조

선과 중국의 간도 이주 경로부터가 다르다. 봉금해제 전부터 조선인들은 간도를 

개간했고 중국 측의 개발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인의 간도 이주는 

농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중국의 간도 진출은 정부 주도

하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이성환, 2004: 24). 실제로 중국이 1880년

에 변방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혼춘 등에 정변군(보병과 마병)을 설치함과 동시

에 이민실변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인을 대거 이주시키려고 했다. 또 봉금해제와 

동시에 조선인들을 송환시키고 1882년부터 두만강을 넘어 개간을 하는 조선인을 

중국민으로 취급하고, 중국 의복을 입을 것을 강요하였다. 그런데 이에 반발한 

것은 조선 정부가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이었다.6 

게다가 간도 협약의 문제는, 다른 점은 다 제쳐 두고서라도, 그것이 청-일 간

에만 유효한 계약이지 당사국으로써 배제된 대한제국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일 간에 이미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되었고 한일 

간에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간도협약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2007년까지 UN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이성환, 2008). 

칼 슈미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도협약에 의한 영토 분할은 구체적인 공간질

서가 결여된, 즉 노모스가 결여된 것 아닐까? 노모스 없는 장소확정 아닐까? 이

러한 의구심으로부터, 공간적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승인은 필연적으로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강대국들이 강요하는 질서와 그 공간에서 이전부터 확고

한 질서(이 질서가 확고하다는 것은 당사자들끼리의 입장 정리가 필연적이기 때

문이지 그것이 고정되거나 불변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그 

질서는 서로 뺏고 뺏기는 복잡한 상황일 수 있다. 그 복잡한 상황이 그 공간의 

6 “그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백두산정계비를 찾아내고 그 일대의 지세를 조사한 후, 종성부사 이

정래에게 퇴거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백두산정계비에 의하면 토문

강이 조선과 청국의 국경이며, 정계비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은 중국이 주장하는 두만강과는 다르

며, 토문강 이남에 위치하는 간도는 조선 땅이다(이성환, 20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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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인지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바로 

노모스, 육지취득이 생성하는 공간질서일 것이다.)가 서로 충돌한다면, 어디에서

건 분쟁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대의 국가는 주권적 인격으로 이

해되어 왔으며 슈미트에 따르면 주권적 인격은 개인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포

괄적인 공간질서에 대한 동의였다. 을사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실질적 주권이 

없었으므로, 간도협약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간질서를 무시하고 일본이 간도를 

중국에 넘겨버린 것이다. 

슈미트의 논의에 따르자면, 간도는 대지의 노모스가 사라져버린 영토이다. 그

렇기에 간도의 정당한 공간질서는 이미 완결난 것이 아니며, 이제부터 그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적 국제법 아래 

서구 열강을 벤치마킹 하면서 아시아의 근대 국민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던 일본

과 중국 사이에서 기존의 공간질서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간도에서의 공간질서가 제국주의에 의해 재편되면서, 민생단의 조직은 국민국

가로 발돋움하지 못하였던 식민지조선의 국민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국민국가

에 편입되려 했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그것은 바로 자치를 승인받기이

다. 앞서 밝혔던 것처럼 실제로 민생단을 이끌었던 박석윤은 친일파였고 그들이 

주창한 내용과 실제 민생단의 활동 내역은 달랐지만, 조선인자치가 만주로 이주

해 온 조선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절실한 문제였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

다.7 민생단은 바로 이러한 국제법의 변화속에서 간도자치주를 부르짖었고, 단체

가 결성되었다가, 조선인의 정치세력화를 두려워한 일제에 의해 해체당했다. 물

론 정확히 말하면 민생단이 조직되게 된 계기 자체가 조선인들이 간도의 권원을 

주장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민생단만 자치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 시기와 

각 집단이 가진 이념과 항일인가 친일인가 하는 방향적 차이, 중국과 일본의 합

법적 승인을 원하는가 혹은 승인과는 상관없이 자치를 시도하려고 했는가 등 방

법상 차이는 있었지만, 자치는 간도의 조선인들이 사실상 언제나 원하던 것이었

다.  

7 물론 간도의 조선인이 모두 항일에 뜻을 품은 것도 아니며 민생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간도 조선

인의 생존권을 구한다는 구호아래 괴뢰국가 만주국과 일제의 힘을 빌려 간도의 자치권을 얻어내

려던 친일파들의 소행이었고 이 단체를 통해 일제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일

례로 민생단은 마을마다 독립군, 공산당 항일 세력을 처단하고 일제의 통제에 이바지하고자 자위

단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생단에 대한 조선인들의 투쟁도 격렬해서 치안유지가 어려울 

정도였고, 간도에서의 조선인들의 정치조직이 성장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일제가 민생단을 

강제로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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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의 위치와 두 개의 민족주의 

1) 두 개의 민족주의

한 소수민족이 민족자치를 실행하는 전제는 반드시 그 나라의 국적에 가입하

여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철성, 1993). 그러나 이들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는 그 어느 쪽에서도 정당한 국민으로서 승인받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방법’을 취해야만 했다. 

간도의 조선인들이 정당한 국민으로 편입되지 못했음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의 공공연한 이중통치를 받게 되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심지어 일본의 동북침략의 선봉, 중일외교 분쟁의 '화근'으로 간주되어 봉

건군벌의 박해를 받기도 했다(김철성, 1993). 그것은 1915년 5월 중국과 일제가 

체결한 만몽조약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는 만몽조약에 따라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에 대한 재판권을 갖게 되었는데, 귀화조선인도 자신의 신민이라고 

간주하며 조선인이 중국에 귀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간

도협약을 준수하려고 했으며 조선인을 제재하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일제

가 조선인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중국인 

재만조선인의 이중국적문제와 토지소유권문제로 인해 일제와 갈등이 심화되자, 

가능한 그들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하면서 점차 조선인들을 압박 구출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집행했다(신주백, 1999; 35-36). 이중통치는 사실상 조선인들을 어

느 국가의 완전한 국민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간도 조선인들은 북만이나 남만 지역의 조선인들의 사정보다는 나았다. 

간도지방 조선인들은 중국과 일제의 이중통치를 받았지만 다른 지방의 조선인들

에 비해 제도적 보장도 받는 편이었다.8 그래서 “민족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간

도협약은 민족운동자가 일제의 합법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에 항상 노출되는 불리

한 측면도 있었다. 한편으로 이 협약을 계기로 민족운동의 물질적 기반과 대중적

인 토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갖추었다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신주백, 1999; 35).” 이러한 특성에 의해 일본의 간섭을 가장 많이 받았

지만 가장 자원이 풍부한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고, 그만큼 조선인들에 

8 간도협약은 모두 7개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일제는 제 2조에 의거하여 동만지역에 일본영사관이나 

영사분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상부지의 조선인에 대해 치외법권과 입회권, 복심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조약에는 동만지방의 조선인이 중국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중국에 입적하는 

여부과 관계없이 거주권과 토지 및 가옥의 소유권도 가질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그러나 그 외 

만주지역에서 중국은 비귀화인의 토지와 가옥 소유권, 거주권, 소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신주백, 

1999;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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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압박도 이중으로 부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통치의 복잡성은 아시아의 열강으로 발돋움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의 국민국가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틸리에 의하면, 다양하고도 수많

았던 통치형태와 국가의 형태들이 국민국가의 형태로 통합되고 정리된 것은 다

른 모든 국가들보다 먼저 순식간에 이웃국가들을 짓밟아버리는 ‘전쟁방식’을 채

택했기 때문이었다. 그 강대국들의 기원은 국가기구의 중앙집중화와 분화 및 자

율을 그 부산물로 생성해냈다. 국민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전쟁과 조약, 대내적으

로는 통치자와 시민들 간의 암투와 협상으로부터 생성되었는데, 통치자는 전쟁자

금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각종 세금 제도를 만들고 

국민군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 국가는 외부 전

쟁의 긴급한 요구들과 피지배층들의 권리청구를 중개하는 형태를 취했다(틸리, 

1994). 이러한 국민국가의 성장은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 되었고 그것의 외교관

계가 그대로 현재의 국제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전쟁방식으로 인해 강제로 속하게 되고 정복당한 국가의 국민은 이

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가?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정복당한 

국가의 국민은 정복한 국가의 낮은 등급의 국민으로 전락하며, 그때부터 그는 이

제 새로운 국민국가의 한 요소로서 철저하게 포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 어

려운 것은 국경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국가가 아직 제 권한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아직 시민들과 협상 중일 때, 그 시민이 언제든 이편

이 아니라 반대편에 가버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시민은 포섭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처단의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 상상된 개인 뿐만 아니라 

확실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라 할지라도 포섭이자 처단의 대상이 되

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위치하게 되든, 어디에든 확

실하게 속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도의 조선인들의 상황은 좀 더 복잡했다. 우파에 의한 것이든 좌파에 

의한 것이든, 민생단으로 인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은 단순히 

중국공산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을 학살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인종청소로 보

기도 힘들기 때문이다(한홍구, 2000). 민생단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가해자 대 피

해자, 중국인 대 조선인 이런 대결구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을 가

장 직접적으로 총살시켰던 이들이 바로 조선인이었기 때문이고, 조선인의 대다수

가 민생단같은 밀정이 뿌리뽑혀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웃을, 

가족을, 친구를 고발하는데 앞장섰다가 그 다음날은 자신도 민생단이라 의심받는 

지경에 처했던 것이다. 한홍구에 의하면 민생단 사건 즉 중국공산당의 조선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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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 숙청이 단순히 중국인은 가해자이고 조선인은 피해자라고만 할 수가 없

는 이유는, 조선인들의 반란이나 조직적인 반발이 없었고 조선인 또한 박해자의 

논리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인종 갈등이 아니며, 수

많은 조선인이 가해자로, 고발자로 숙청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민생단 숙청은 

혁명진영 내의 반간첩투쟁으로 시작하였기에 처음부터 노골적인 탄압이 아니었

다. 그런데 왜 조선인들은 이에 반발하지 못했는가? 이는 중국이라기보다는 공산

당 그 자체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것은 중국공산당도 마찬가지였

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노골적으로 반한인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첫 숙청이 

시작되고 약 2년 후인 1934년 하반기부터이다. 또 약 3년간 십여명에서 40여명 

정도 씩 수십 차례에 걸쳐 나누어 숙청이 진행되었다. 만주성위는 동만주의 혁명

부대 간부를 한국인에서 중국인 만주인으로 교체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견디다 

못한 몇몇 조선인 간부들은 탈출하여 일제 밀정이 되기도 했다(김찬정, 1992: 

147-148).

만주사변 이후 중국공산당에게 민생단은 중국혁명을 반대하는 주장으로 비약

되어 해석되었다. 동만특위 산하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당이 

중국공산당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 혁명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반일투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간도에 세워졌던 조선인 소비에트는 민생단의 간도조선인자치지구 건립 

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중국공산당은 무조건적인 중국혁명에 대한 충

성과 헌신만을 요구했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던 조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상적인 민족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철저한 국제주의자가 되는 것 밖에는 별다

른 수가 없었을 것이다. 5․30 폭동 이후 일제와 중국 당국의 탄압, 중국당국과 

결탁한 일부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공산주의자 색출 및 학살 등의 백색테러가 

자행되고 있던 시기에 주구청산투쟁은 조선인들의 염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생단 사건은 당지도부 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까지 희생시켰다. 고문

을 하여도 자백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민생단이기 때문이며 매우 훈련을 잘 받

은 민생단이기에 그렇다, 저들은 민생단이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열성

적으로 항일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고문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옥죄어 

갔다. 조선인으로 숙청의 집행자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숙청되는 것이 비일비

재 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조선인들은 숙청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

다. 

나는 민생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 중 다른 하나가 중국의 ‘두 개의 민족

주의’라는 인식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중국이라는 영토에 조선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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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터전을 묶어놓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되 한편으로 중국인과 조선

족은 민족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목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경우에 정치적 목소리라는 것은 중심에 있는 민족의 

이익에 반하면서 주변의 민족의 이익에 준하는 그러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

한 주장은 선험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통치계급이 속

한 민족의 이익에 반하므로 정치적 주장이 된다. 사실상 통치계급의 이익에 반하

는 정치적 목소리란 단 하나이다. 영토분할에 대한 권원와 더불어 제 민족을 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주권에 대한 요구이다. 그러나 영토의 소유 자체가 권력

을 낳고 경제를 지배하므로, 두 개의 민족주의는 권원과 상관없이 획득한 영토 

안에 정복당한 국민을 묶어놓는다.9 이런 식의 민족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절멸시

키거나 대량학살하지는 않았다. 대신 간도의 영유권을 대한민국(혹은 북한)에 돌

려주지는 않되 현재 조선족들의 자치권을 승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언제든지 폭력의 정당성 또한 존재하므로, 설사 소수민족이 절멸당할 지경에 

이르더라도 근대 국민국가에서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1930년대 간도에서 조선인들이 제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도의 조선인들이 자치권을 얻어내기까지, 조선인들

은 언제나 중국이라는 민족의 입단식에 초대받았으나 그 입단식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자신들이 중국 한족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만 했다. 때문에 조선

인들은 중국 혁명을 위해 싸웠으며 함께 일제에 대항했다. 그것이 조선독립과 혁

명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고, 특히 중국공산당은 조선혁명보다 중국혁명에 조선인

들이 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의 관

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1국1당의 원칙 아래 어떤 입장을 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보이지만 조선공산당원들에게 선택이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2) 죽음으로 획득한 자치

우리는 흔히 민족이란 강한 일체감을 공유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강한 일체감은 더욱 그 민족의 구성원들을 묶어주고 엮어주며 만들어진 전통이

라 할지라도 어쨌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간도에서 조선인

은 식민지조선에서 이주한 나라 잃은 국민, 식민지인이었다. 습속과 문화적 전통

은 일상생활에서 지켜낼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면에서는 불가능했다. 일

9 이런 점에서 이종석은 중공당의 “불철저한 소수민족 정책”에서 반민생단 투쟁의 발생 배경을 찾

고 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지적이다(이종석,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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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국주의와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국제주의 모두, 조선인

으로서 낼 수 있는 정치적 목소리로 기껏 공비, 병비, 토비로밖에 인식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토벌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렇기에 조선족이 중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했다. ‘죽음’으로써, 자신이 조선의 해방을 염원하는 조선인이기 앞서 중국의 해

방을 위하는 중국 소수민족의 국민으로써, 그 희생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 희생

에 가속도를 붙인 것이 바로 민생단 사건이었다. 민생단 사건 자체가 그러한 종

속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또 조선인들 내부에서 그 목소리

의 주인을 찾아내 스스로 처단하고자 했다. 민생단 사건은 그러한 처단이 아무에

게나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컸고, 그 공포정치적 효과는 극대화되었다.

실제로 최봉룡은 그러한 조선인들의 희생으로 인해 공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

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치권’은 그들이 이곳에 이주하여 삶

의 터전을 닦으면서 만주-동북지구의 개척에 대한 공헌과 더불어 근 반세기동안 청나

라, 중화민국, 위만주국시기를 거치면서 본 민족의 존속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치운

동’을 끈질기게 추구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자치운동’을 중공당의 영도하에 중국혁

명과 민족해방-이른바 ‘이중사명’과 긴밀하게 연관시키면서 중국혁명에 바친 크나큰 민

족적 대가- 민족적 희생으로 중공당의 집권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중공

당이 집권하는 오늘날 공화국 시대에 당당한 공민권을 획득하고 한 개 소수민족으로서 

자치권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최봉룡, 2002: 302-303).”  

조선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죽임의 대상이 되므로 

간도의 조선인은 정치적 목소리를 숨기고 중국 혁명에 투신함으로써 중국 혁명

을 빛낸 열사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한 민족의 위치는 흔히 그 민족이 지불한 대가와 가

치에 비례를 이룬다. 다시 말하면 중국 조선족들이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들이 항일투쟁과 해방전쟁에서 바쳤던 막대한 민족적 희생 - 공헌과 갈라놓을 수 없다. 

예컨대 자치주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연변의 조선족 인구는 길림성 인구의 3%에 지나지 

않지만 혁명열사의 총수는 14,740여명(그 중 여성 열사는 398명)인데, 조선족 열사는 

열사 총수의 92% 이상을 점하고 조선족 여성 열사는 97%를 점하여 길림성 항일열사 

총수의 41%에 달했다(최봉룡, 2002: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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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치구 승인 당시, 엄청난 수의 ‘열사’들은 바로 중국혁명과 조선해방

의 경계에서 희생당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지만, 조선족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던 민생단 사건을 통해 간도 조선인의 

정치적 발언 혹은 조직의 결성과 해체가 중국과 일본에게 어떻게 다뤄졌으며 그

것이 조선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래서 민생단 사건

을 각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 최윤주, 전성호, 박석윤 등이 창

단했다 이내 해체된 시기와 중국공산당에 의해 시행된 반민투 이 두 시기로 나

누었다. 민생단의 조직과 해체된 시기의 상황을 슈미트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결

국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을 설명해보고자 했고,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숙

청 사건을 통해 틸리의 이론을 빌어 민생단 사건이 민족갈등의 한 특이한 형태

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자 했다. 간도 조선인들의 정치적 발언과 조직, 해

체라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

다. 그리하여 간도 조선인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읽기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하지

만 현재 중국이 영유권 분쟁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간도

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무리한 문제제기로 그나마 지탱해온 조선족

의 정체성과 생활권(자치권)을 뒤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무리한 영토 

확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도 조선족의 시각에서 간도 영유권 문제를 검토해

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유권 분쟁의 해결의 한 방법으로 그 지역 주민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간도 조선족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다(이성환, 2008:581). 

그러나 이때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정체성

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는가? 왜냐하면 영토 문제는 19세기 이래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산물이며, 국경선과 영토 질서의 변경에 따라 간도 조선인의 정

체성도 급격히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간도 조선인들이 획득한 자치권에는 정치적 

발언이 삭제되어 있으며 그것은 간도 이주 초기부터 그러했다. 정치적 발언권을 

삭제당했을 때 그 집단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간도지역 조선족의 

경우 민생단 사건만 보더라도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그 외의 사건들까지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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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간도 조선인들이 겪었던 삶의 고통과 핍박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간도협약에 의해 간도가 중국의 영토로 인정되었지만, 간도의 조

선인들은 중국의 법적 지배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간도에서의 생활권(자치권)

을 보장(이성환, 2008:582)”받았기 때문에 간도에 대해 중국의 권리를 인정하자

는 주장은 ‘현실적 대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간도 지역의 노모스, 법적 권원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 

민생단의 조직은 사실상 그리 큰 규모의 사건이 아니었으나, 중국공산당 내 조

선인 간부의 숙청이 간도 조선인사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엄청난 수의 조선

항일혁명가들이 죽임 당했고 이로 인해 조선인들의 항일의지는 큰 상처를 입었

다. 또 북한 정권의 정체성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며10 후에 간도

의 조선인들이 자치권을 얻어낸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민생단 사건 

후에도 상이한 이념에 기초한 여러 가지 자치 운동을 벌였고 대부분은 실패하였

으나 결국은 자치권을 얻어냈다. 중국당국의 승인과 동의 없는 자치란 오히려 조

선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이라는 것을 그 이전에 존재했던 ‘자치’의 경험에서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다.11 그렇기에 “1국1당의 원칙이 내려진 이래 중국공산당

에 가입해야만 했던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한국 독립, 한국혁명을 논의하는 것

이 금지된채 중국혁명 수행을 위해 싸웠던 것이다(김찬정, 1992: 152).” 법적 지

배는 조선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간도의 조선인은 절멸시켜

도 상관없거나 혹은 반드시 국민으로 편입시켜야할 대상의 경계에 서 있었다. 민

생단 사건은 어떻게 해야 간도에서 중국 국민으로서 조선인들이 적응하여 살아

갈 수 있는지 확실히 가르쳐준 사건이었다. 

10 한홍구는 이 사건을 ‘김일성으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독자성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하여 훗날 주

체사상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이 세습제로 변질되어 문제이기는 하지

만, 그만큼 간도의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급기야 북한의 정체성에도 한 요인이 되

었다는 것이다(한홍구, 2000). 한편 신주백은 “김일성 또한 제2차 반민생단투쟁을 초래한 좌경

노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신주백, 1999: 411). 즉, 북한학계의 접근

법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일성에 대한 판단은 이 논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러한 논의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 보인다. 
11 “민족주의자들의 반일민족자치운동이 주장하고 실시한 자치는, 첫째, 조선족 반일민족독립운동 

단체들은 중국당국의 승인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조선족 지구에 대하여 소위 '자치'를 실행하였

다. 따라서 고작 각 단체 내부에 국한되었으며 실제로 비공개적이고 비합법적인 자치였다. 때문

에 그들은 조선족을 위하여 진정한 민족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다만 각 독립운동단체의 생존을 

유지하는 일종의 수단에 그치고 말았다(김철성,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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